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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의대법원의결정에대하여언론은‘존엄사’

판결이라고 보도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자

의자기결정권을의료진의기술적판단보다는더비중을두

고있다는점이다. 담당의료진및병원은인공호흡기의지

속적적용을주장한반면, 법원은환자가평소무의미한연

명치료는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추정적으로 인정하여 인

공호흡기의제거를판결하였다.

‘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논의와관련하여외국의입

법사례는 자연사법, 존엄사법, 자기결정권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등으로접근하고있다. 우리나라의논

의과정에서자연사혹은존엄사관점에대해서는높은관심

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는 별로 다루어

지고있지않다. 그런데이논의는본질적으로는의료행위의

결정과정에서환자의자기결정권의문제로귀착된다(1).

의학적결정의대부분은의사가결정하고환자가동의하

는틀에서이루어져왔다. 통상적진료의결정에는이방식

이 적절하였으나,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면, 의사들은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없다. 환자가원하는지여부와상관없이법적처벌

을 피하는 방향으로 의학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자

들은불필요하게고통을받게될것이다.

무의미한연명치료가임종환자에게시행되지않게하기

위해서는환자본인의가치관을반영한의사결정이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임종 직전 혹은 환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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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적절한 사전진료계획(advance care plan-

ning)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한의학회는 사전의사

결정을‘판단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받고자

하는 치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사결정, 대리인의지명, 심폐소생술거절, 원하지않는치

료행위를구체적으로지시할수있다’고정의하고있다.

연명치료에 대한 가치관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94명의환자에서의료진과보호자

사이에 말기 암 환자에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인공호흡기

적용에 대해 39%에서만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료진은무의미하다고보고있으나, 많은보호자들은여전

히인공호흡기의적용을원하고있다(2). 

다른 조사에 의하면 동일환자의 가족 내의 의견이 일치

할확률도높지못하다. 즉, 가치관이란표준화하기어려운

문제이며, 이런결정에는궁극적으로환자자신의생명에대

한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자는

배제하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사이의 대화만으로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사전의사결정

에참여하는사회적환경조성이필요

하다.

문제점

사전의사결정은의료진이일방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

가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

다. 그런데한국에서는환자가의사결

정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 환자가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같은문제점을극복하여야한다.

1.  심폐소생술금지(DNR)의현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7년에 사

망한 656명의 말기암 환자 중 85%에

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암 이외의 만성 질환자의 말기 상태에서

도70%에서임종과정에서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않았다.

국내연구결과를종합하면한국에서는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 하에

작성하고있으며, 그시기도임종이임박한시점이다. 심폐소

생술금지결정이이수준인점을고려한다면, 제대로된‘사

전의사결정’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고판단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사전의료지시서’

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진료

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Table 2). 한 병원의 조사에서는 84%에서 의사가 결

정하고 있고(3), 다른 조사에서는 자녀 혹은 배우자가 대부

분작성하고있다(4~6). 이같은상황에서본인작성만을의

무화하면제도로서의수용성은희박하다. 

2.  병황진실통보와관련된문제점

의료기술의발전은의학적결정이기술중심적결정보다

Table 1. Acceptance of ventilator in terminal cancer patients

Family Total

Accept Oppose

Physician Accept 12 5 17
Oppose 52 25 77

Total 64 30 94

*concordance rate for the application of a ventilator between physicians and families:
39.3% (37/94).

Table 2. DNR in Korea

Hospital (period) Acceptance of DNR Decision by

Seoul Asan Hospital 181/213 (85%) Physician: 84%
(Jan~Jul 2002) Family: 16%
Suwon St Vincent Hospice 60/60 (100%) Spouse: 22/60
(Jan~Jun 2003) Offspring: 38/60

Other family: 3/60
Boramae Hospital 143/165 (87%) Spouse: 27%
(Jan 2003~Dec 2004) Offspring: 50%

Patient: 1%
University Hospitals in 296/387 (76%) Family: 100%
Seoul Metropolitan area Patient: 0%
(Jan~De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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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치중심적판단을요구하고있다. 가치중심적결정이

이루어지려면, 환자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환

자본인의가치관이반영되기위해서는본인이자신의병에

대해정확히알아야한다. 이는윤리의기본원칙인‘자율성

존중’의원칙에관한문제이다. 환자를제외한채의사가가

족과상의해서결정한다면많은문제를야기할것이다.

한국인암환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7). ① 임종이 임박한 경우, 암 환자

96.1% (365/380)에서 환자 본인에게 말기 상태임을 알려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② 가족들 중 78.3%(216/281)에서

만환자에게알리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86%)

암 환자들이암질환을가지고있다는점은인지하고있다.

그런데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환

자는 37%이며, 특히 임종이 임박한 말기 상태임을 알고 있

는 환자는 26%에 불과하다. 환자들의 병의 상황이 악화될

수록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환자본인에게병황진실을정확히알리

는것을꺼리고있다. 대부분의보호자들은병의상태를정

확히 환자에게 알리면, 환자들이 실망하여 투병 의지가 꺾

여서좋지않다고우려한다는것이다.

환자에게나쁜소식을전하는일은쉬운일은아니다. 이

를 위해서는 환자와의 대화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보호

자가 환자에게 병의 상태나 예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할 때는 환자 본인과 대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사전의료지시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치

병을 본인에게 일리는 병황 진실 통보 문화의 정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이기 보

다는사회문화적인변화가요구되고있다. 

3.  생각과행동의괴리

윤영호 등이 조사한 연구(8)

에서‘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대비하여본인에게행해

질 치료에 대해 환자의 의견을

미리서면으로작성하여치료결

정에반영하도록하는것’에대한일반국민(1,055명)의반

응은다음과같다: 필요함(81%), 필요하지않음(16%), 모름/

무응답(3%). 

말기암환자일지라도환자는자신의병에대하여정확한

상황을 알기를 원하고, 가족들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답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실은그렇지않다. 또, 환자가무의미한연명치료를받지않

도록‘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대부

분은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사전

의료지시서를본인이작성하는경우는거의없다(Table 3).

4.  의사들의인식

신장내과전문의를 대상으로 2006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의사결정서 작성에 찬성하는 의사가 15

명(33.3%), 반대하는 의사가 24명(53.3%)으로 반대가 많

았으나, 투석중단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의사

가 38명(84.4%),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3명(6.7%)

으로 찬성이 많았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전의사결정보다

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결

과는 의사들이 사전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

지못한것이아닌가의심케한다. 

말기신부전환자를대상으로한다른연구에서는어렵게

작성된 사전의사결정서가 진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못함을알수있다(사전의사결정서를존중하여치료한

다는약속과달리공들여작성한서류는의무기록실에보관

되어있을뿐이기도했다. 대상자35명중18개모든항목에

대해 치료 요청하지 않겠다고 답한 6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모순되게도 3명 모두는 심장폐소생술과 투

석요법을시행하다가사망하였다(9).

Table 3. Discrepancy between survey results and practice 

Survey results Practice

Breaking bad news patient (96% accept) only 26% of terminal
family (78% accept) cancerpatients know the

exact disease status
Advance directives general population only 1 out of 479 patients

(71~90% accept) signed advance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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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혼란

advance directives는사전의료지시(서), 사전동의서, 사

전신청서, 사전의사결정, 사전의사표시, 사전지시(서), 사전

치료거부의사, 사전고지,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요청서,

사전요청서등으로번역되고있다. 대법원의판결문에는사

전의료지시서로 기록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안에는 사전

의사결정서(김충환, 2008), 사전의료지시서(신상진, 2009),

사전결정서(김세연, 2009) 등으로기술하고있다.

한편, living will에 대해서는사망선택유언, 생전(生前)

유서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뜻이 명확히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되게하기위해서는용어에대한우리말표현이통일되

는것이필요하다. 

DNR (do-not- resuscitate)이‘심폐소생술금지’라고번

역되면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필수적인 진료를 거부하겠다

는것으로오해를야기할수있다. 실제상황은환자에게임

종에 임박하여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

하자는 것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시각에서 심폐소생술

금지는‘심폐소생술을거부할환자의권리’로, 무의미한연

명치료의 중단은‘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

자의권리’로변경되는것이바람직하다(1).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무의미한연명치료의중단과관련된제도에는회생가능

성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도 중

요하지만, 의료행위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치판단을

요한다. 생명에 대한 가치에는 환자의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나라마다 상

이하기때문에연명치료와관련된제도는나라마다혹은문

화권마다상이하다(10).

1.  자기결정권의대상이되는연명치료의범위

미국의 Schiavo 사건에서 법원은 경관 영양공급의 중단

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톨릭교에서 제정한 의학

윤리지침서에서는 인공호흡기같은 예외적인(extraordi-

nary) 수단을중단하는것은용인될수있으나, 정상적인간

호행위, 영양공급등통상적인(ordinary) 수단은도덕적의

무라고구분하고있다. 

서양의 사전의료지시서에서는 영양공급 문제를 보편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오도연 등이 발표한 논문에

서는 말기암 환자의 83% (137/165)에서 임종 2일 전까

지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11). 한국이라는 문화, 사회에서 영양공급을 통

상적인 의료행위로 받아 들일지, 아니면 예외적인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결국 사전의사결정도 한국사회의 가치관(social 

values)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고본다.

우리나라에서조사한회생가능성이희박한환자에서의

료행위에 대한 의견 일치율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

액투석, 경관영양공급, 정맥영양공급, 항생제, 마약성 진통

제 순서이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은 예외

적인연명치료로보는반면, 영양공급, 항생제, 진통제사용

등은통상적인진료행위로간주하고있다(2).

나라마다 법률, 규정, 판례 등에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

고있으며, 분류에대하여도통일된의견이없다. 모든의료

행위를 모든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윤

리적갈등과의료분쟁으로연결될위험이높다.

2009년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합의된사항은다음과같다(12).

① 영양공급, 통증조절등기본적인의료행위는유지되어

야 한다. ②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대하여 사전의료지

시서를 통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③ 다른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

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근

거하여진료현장에서결정한다.

2.  설명의무

사전의료지시서의작성에대하여제도가어느정도강제

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1991년 제정

된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에서 advance di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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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s작성을 여러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심폐소생술거부(DNR)는 51%수준이나, 사전의료지

시서작성은16~26% 수준이다(13).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말기임

을정확히통보하는문화가선행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사료의료지

시서작성을본인이하도록권장하는제도가필요하다.

미국의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에서는 병원뿐

만아니라요양원, 호스피스등에서도사전의료지시서와관

련된제도를준비해야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입원환자

의경우의료기관이환자에게입원시설명하도록하고있다.

국내의 입법안 중에서 김충환 입법안(호스피스-완화의

료에 관한 법률)에는“의사는 말기암 환자 또는 그 가족 등

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및 사전의사

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설명의

무를명시하고있다. 

그러나 신상진/경실련 입법안에서는“말기 환자가 의료

지시서의작성을요청하는경우로규정하고있으며, 김세연

입법안에서도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지

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제도로서 정착

시키려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느 수준으

로법에담아야할지에대한논의와합의도필요하다. 

3.  의사표시의추정및대리

여론조사에서는 불치병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환자가 사

전의료지시서를작성해야한다고대부분답하고있다. 그러

나실제의료현장에서대부분의경우에환자가자신의병이

말기임을 모르고 있으며, 직접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본인이작성한사전의료지시서

만인정한다면현장에서는아무런도움을주지못하는규정

이되고만다.

환자가의사표현을할수없거나의사결정을분명히해두

지 않았을 때 명시적으로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

리인이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같은대

리결정에대하여가톨릭교리서, 기독교(루터교) 교리서, 미

국의사협회 윤리지침은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에서는 대리인에게 사전의료지시

에대하여설명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일본은 환자의 의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순서에의해의료·케어팀에서신중한판단을실시할

필요가있다. ①가족이환자의의사를추정할수있는경우

에는 그 추정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치

료방침을취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②가족이환자의의

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

선일까에임해서가족과충분히서로이야기해환자에게있

어서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가족이없는경우및가족이판단을의료·케어팀에맡

기는경우에는환자에게있어서의최선의치료방침을취하

는것을기본으로한다.

대만은 말기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신청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 시에는 신청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

동의서로 대체한다. 단, 말기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기 전에 명시한 의사표시와는 상

반되어서는 안된다. 전항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아

래와같다. ①배우자②직계존속및비속③부모④형제

자매⑤조부모⑥증조부및 3촌이내방계혈족⑦ 1촌이내

직계인척

우리나라는대법원판례에서환자의평소가치관이나신

념등에비추어무의미한연명치료를중단하는것이객관적

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

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정

리하고있다. 

신상진(경실연) 의원이제출한법안에는, “...의료지시서

를 작성하지 않은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말기 환자의 직계친족이 말

기환자가이전에연명치료중단여부에대한진술등이러한

의사표시를한바가있다는증거를제출하는때에는담당의

사는해당의료기관의기관위원회에말기환자이전의의사

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는방식으로기관윤리위원회에인정권한을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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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표시의 대리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말기

상태의 미성년자나 신생아가 연명치료중단 여부에 대한 의

사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미성년자나신생아의법정대리

인이이에대한의사표시를대리할수있다. 다만, 기관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연명치료

를중단또는보류할수있다). 한편, 김세연의원이제출한

법안에는의사의대리나추정에대한분명한규정이없다. 

결 어

환자 본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병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중요

하다.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사전의료지시서’양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제도에는 의학적

기준설정과함께환자의가치관및사회적가치도함께고

려되어야한다. 따라서한국이라는문화적여건에서수용할

수있는제도에대하여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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